
보도자료

보도시점 (온라인, 지면) 2026. 8. 4.(화) 국무회의 종료 시

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, 
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된다

- ｢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｣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(8.4.)
-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안전사고 예방 강화

 앞으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(교육환경보호구역)에서는 

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

설치해야 한다.

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이런 내용의 ｢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

법률｣(이하 보행안전법) 일부개정안이 8월 4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

고 밝혔다. 개정법률은 이재관 의원(더불어민주당)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7

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

 개정 법률은 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

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

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중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

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왔다. 이로 인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

않는 공사장 주변의 경우, 공사 설비 등의 낙하나 붕괴로 보행자가 위험에 

노출될 우려가 있었다.

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고 공사하는 자에게도 보행안전통

로 등의 설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는 만큼, 현장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

있도록 개정법률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.



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이번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취

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며, “지방정부

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

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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